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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ROK) military has pursued development with a focus on the defense force

development system since the Yulgok project, which began in the 1970s for the purpose of 

self-defense. Currently, the ROK defense force development system seems to be very methodical,

and it determines requirements by using the joint combat development system, reflects the budget 

in the defense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and manages the acquisition project in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however; it has many problems.

These problems include fierce competition among the services, limited verification, ambiguous 

standards and references for requirements, complicated procedures and regulations, and failure to 

reflect the rapid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 military force 

development.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at the Joint Chiefs of Staff should lead the development

of the forces based on the concept of joint operations; however, they are focused on only th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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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and neglect their main goals as the top military organization, such as mid- to long-term

force development and military strategy. The Joint Chiefs of Staff should revise the organization, 

mission performance system, and regulations to properly perform the core functions of the defense 

organization that establishes long-term response strategies and builds response capabiliti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security and strateg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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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군사력 건설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결정하는 국방의 근간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Bae, Ku, Park, & Kim, 2020; Lee, 2020; Lee, 2018),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소요결

정부터 예산반영, 사업관리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

인까지 받게 되어 있다. 한국군은 1970년대에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세우고 시작된 율곡사업을 추진

하면서부터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여러 차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Seo & Kim, 2017). 초기에는 개별 무기체계의 필요성과 가용예산을 주로 고려하다가 80년대 초부

터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각 군에서 수행하던 무기체계 획득과 군수품을 조달하고 방위산업 육성을 관장하기 위하여 방위사

업청이 개청되었다. 그 외에도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여러 차례의 제도개

선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 연구나 제도 개선이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채 드러

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온 결과, 절차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벽이 더 생겨나는 현상이 발생하여 효율은 떨어지고, 시간은 지연되고 있다. 단편적인 예를 들면 

2006년에 개청된 방위사업청의 직제규정은 15년간 44회 개정되었다.1) 군사력 건설 시스템은 방위

사업청 외에도 각 군 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이 연계된 체계라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군이 

군사력 건설 시스템을 발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은 합동전투발전체계에서 소요를 결정하고 소요가 결정되면 국방기획관리체계에서 예

산을 반영하고 국방획득체계에서 획득사업을 관리하는 표면적으로는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군 군사력 건설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

례를 들어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

한국군 군사력 건설 시스템(Seo & Kim, 2017)은 ① 작전개념을 정립하고 요구되는 능력과 군사

력 건설의 콘텐츠(Contents)를 결정하는 합동전투발전체계(군사적 영역), ② 군이 결정한 소요를 

획득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국방기획관리체계(관료적 통제의 영역), ③ 소요

가 결정된 군수품을 개발하거나 구매하는 국방획득체계(사업관리의 영역)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연혁과 부칙 참고, 검색일 :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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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Figure 1). 

 

Admi ni st r at i ve Agenci e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APA)

De f ense  Pl anni ng a nd Manage ment  Syst e m

* Planning→Programming→Budgeting→Execution→Evaluation

 Combat Development System

* Operational Concepts→

  Required ability → Requirements

Pl anni ng Execut i on

Acqui si t i on,

De pl oyment

    Defense Acqui sition System

   * Pre-development Study → 

     Acquisition Planning→ Purchase/R&D

    → Test & Evaluation → Deployment

Combat  De vel opment  Or gani zat i on  

(R.O.K Joint Chiefs of Staff, each 

service(Army⋅Navy⋅Air Force))

Acqui si ti o n Agency  

(DAPA, each service(Army⋅Navy⋅Air Force))

  <Figure 1> Force Development System of Korea (adapted from Seo, Jang, and Kim (2017)

전투발전체계를 규정한 합동전투발전훈령에 따르면 합동전투발전단계2)(절차)는 합동개념발전, 

능력평가, 능력요구, 소요결정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합동실험을 실시한다

(Figure 2).

합동개념발전 단계에서 ‘미래 전쟁의 모습을 구상하고 싸우는 방법’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는 합

동작전기본개념서를 작성하고 미래 합동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싸우는 방법과 이에 필요한 

능력을 구체화하여 합동작전요구능력서를 작성하고 능력평가 단계는 미래에 요구되는 능력(To 

Be)과 현재 능력(As-Is)을 비교, 분석하여 부족 능력을 식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

을 수립하여 소요제기기관(각 군이나 합동작전부대)이 갖추어야 할 군사력의 소요를 제기하도록 

소요제기지침서를 하달한다. 각 군이나 합동부대 등 소요제기 기관들은 소요제기지침서에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작전요구능력 또는 발전방향을 도출하여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합참으로 제출하

게 되며 합참에서는 각 군이 제출한 소요제기서를 검토하고 소요를 구체화하여 전력소요서(무기, 

장비, 물자 등)와 전투발전소요서(교리, 편성, 훈련 등 비물자적 소요)를 작성하여 전력소요는 관련 

2) R.O.K. Joint Chiefs of Staff, Joint Combat Development Instruction, Article 22, page.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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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문서인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반영하고 전투발전소요는 해당부서

에 반영을 요청하게 되어있다. 

국방기획관리체계3)는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설계된 국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더욱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운영함으로써 국방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관리활동을 말

하며 기획, 계획, 예산편성, 집행, 분석평가 5개의 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체계이다. 군사력 

건설 시스템상에서 국방기획관리체계는 합참을 중심으로 결정된 군사력 건설 소요들을 기초로 군

사력 건설목표를 설계(기획)하고, 설계된 군사력 건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 방법을 선택

(계획)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운영(예산 및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

하고 제한된 예산 내에서 군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관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기획은 합참을 

중심으로 군에서 요구한 소요를 기초로, 계획과 예산편성은 방위사업청과 각 군의 협업하에 국방부 

주도로 진행되며 집행은 무기체계는 방위사업청에서, 전력지원체계는 각 군(군수사)에서 집행하고 

분석평가는 단계별로 각 군, 합참, 국방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매우 복잡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소요가 결정된 군수물자를 연구개발하거나 구매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국방기획관리체계상

의 기획, 계획,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매년 국방예산으로 편성되어 각각의 집행기관으로 배정된다.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여 군수물자를 획득하는 국방획득체계는 국가안보의 실체인 군사력의 건설

과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체계이다. 특히, 연구개발사업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물자나 장비를 

수명이 30∼ 40년 또는 그 이상 요구되는 내구성 높은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하므로, ‘소요결정-선

행연구-탐색개발-체계개발-시험평가-규격화/목록화’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상대적으로 많

은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사업 기간이 길고 여러 기관이 기관별로 역할

이 구분되어 있으며 기관별 독립적 절차로 추진된다(Table 1). 

Ⅲ. 한국군 군사력 건설 시스템 분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군과 연계하여 소

요를 결정하고 소요가 결정되면 국방부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방위사업청(전력지원체계는 각 군 본

부)에서 획득사업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기관별 견제와 균형을 통한 투명성을 보장하

고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체계

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경우 제도도입과정에서 일부 조정과 독특한 업무추진 관행 등으로 인하여 

군사력 건설 현장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군 군사력 건

3)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irective on the Defense Planning and Management Framework, Article 4 (Definitions), 

page 97-4 to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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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들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소요결정과정, 사업관리

절차, 의사결정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3.1 소요결정과정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체계는 합동전투발전체계, 국방기획관리체계, 국방획득체계 등 3개의 체계

로 구성되며, 각각의 체계는 주관부서가 다르고 독립된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된다. 3개의 독립

된 체계의 공통부분이 소요이며, 소요는 군사력 건설의 시작이며 소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군사력 

건설 시스템의 산물이기 때문에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에서 군사력 건설의 소요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며 한국군도 군사력 건설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력 소요기획에 관하여 다년간의 연구와 

제도적 보완을 거쳐 2014년부터 합동전투발전체계를 규정화하였다. 합동전투발전훈령에 따르면 합

참에서 국방정보판단서와 합동군사전략서(JMS)4)에 근거하여 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켜 미래합동

작전개념서를 작성하고, 합동작전개념 수행에 필요한 합동작전요구능력서를 작성하여 각 군에 하

달하고 요구능력과 현재의 능력을 평가하여 소요제기지침서를 작성하여 각 군과 작전부대에 하달

하게 되면, 각 군이나 작전부대에서는 요구능력서와 소요제기지침서를 기준으로 요구능력을 구체

화하여 전력소요제기서를 작성하게 된다. 합참에서 전력소요를 종합하고 검토하여 소요를 결정하

여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5)에 반영하면 문서 간의 연계성이나 합동성은 자동으로 고려되

어 반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절차는 잘 만들었으나 조직별 기능을 부여하고 편

성을 조정하고 세부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실제 전력소요 결정과정을 보면 

훈령에 제시된 것처럼 논리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3.1.1 각 군 간 경쟁과 중복투자 검증 제한  

합동전투발전체계와 국방기획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의 흐름은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합동전투발전체계의 책임 부서는 합참의 전투발전부이며 합참에서 합동작전기본개념서를 작

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요구능력서와 소요제기지침서는 하달되고 있지만, 미래합동작전기본개념서

나 요구능력서가 국방기획관리 규정상의 문서로 정해지지도 않았고 작성간 각 군의 의견을 반영하

는 절차도 무기체계 소요결정 과정(합동전략실무회의-합동전략회의-합동참모회의)에 검토의 기준

4) 합동군사전략서(JMS: Joint Military Strategy)는 향후 15년간의 장기 군사전략 목표, 군사전략 개념 및 군사력 건설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 5년 주기로 합참(전략기획부)에서 작성하고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5)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Joint (Military) Strategic Objectives Plan, 合同軍事戰略目標企劃書)는 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과 합동전장운용개념에 의한 중장기(F+3년∼F+7년) 군사력 건설 방향, 무기체계 기획 및 부대 기획이 

수록된 기획문서로 국방 연구개발 정책 및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에

서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및 합동전장운용개념 등을 기초로 매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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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합동전투발전체계와 전력기획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각 군은 자군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 참모부는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실적을 제시하기 위하여 합참

(전투발전부)에서 하달한 요구능력서나 소요제기지침서를 초과하는 많은 소요를 제기하게 된다. 

소요결정 과정에서 각 군에서 제기한 소요에 대하여 합동성, 중복투자에 대한 검증, 요구능력서나 

소요제기지침서를 초과하는 소요인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합참이 군사전략과 합동전장운용개념에 기초하여 군사력 건설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

이 주도(요구)하는 군사력 건설을 합참에서 조정하여 기획문서에 반영해나가는 현실이다. 

① J oi nt  Concept

Frameworks of JOC6)

Required Capabilities of JO7) 

Capability & Alternative 

Analysis

Requirement Guidelines

② Assess Capabi l it y  ④ Req ui r ement s

Defense MinistryJCS

Weapon System The Others

Joi nt Combat  Devel opment  Syst em Defense P&M8 )  System

Connectivity

Concepts of ESO9)

Required Capabilities of ESO

Identify Required Capability

Requirement Proposals

③ Required Capability

Requirement 

Documen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R.O.K. JCS

Each 

service

<Figure 2> Procedure of Joint Combat Development System: Defense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Source: Joint Combat Development System from attached Table 2 in Joint Combat Development Instruction

합참에서 명목적으로는 소요를 결정하지만, 전력소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동전장운용개념에 

기반을 두고 주도하기보다는 각 군에서 제기된 전력을 심의하여 결정하다 보니 각 군의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거나 여론에 편승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전력소요를 결정하는 합참의 의사결정권

6) JOC: Joint Operation Concept.

7) JO: Joint Operation. 

8) P&M: Planning and Management.

9) ESO: Each Servic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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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각 군의 인사권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각 군은 자군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현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과거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대응, 연평도 포격전 이후 대비태세 보완, 북한의 

핵 WMD 대응 등의 과정에서 합참이 주도적, 선제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각 군간 치열하

게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외부의 힘까지 의존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미래전의 핵심전력으로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는 드론, 우주전력에 관해서도 각 군의 주도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합참

에서 전략적, 작전적 필요 때문에 군사력 건설 소요가 결정되었다면 보라매 사업, 경항모 사업 등 

대형사업의 필요성을 합참(작전이나 전투발전)에서 주도하여 필요성을 설명하면 되는 것을 군정부

대인 각 군이 주도하여 국회, 언론 등을 설득하고 민간 연구기관에서 용역연구를 통해 결론을 도출

하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무기체계의 경우는 합참 전력기획참모부에서 개별 무기체계 소요의 타당성이나 중복 문

제를 검토하는 정도라도 각 군에서 제기된 소요를 검토하여 기획문서에 반영한 데 비해 무기체계 

외의 장비나 물자는 국방부의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종결되는 구조로 전투발전조직이 아닌 국방부

에서 합동성 차원에서의 검증할 수 없다(Seo, Jang, & Kim, 2017). 

3.1.2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 역량 부족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르면 신규 전력소요는 우선 장기 전력소요로 결정하여 소요를 반영

한 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중기 전력소요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변⋅해외파병⋅적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신규 

또는 긴급 전력소요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긴급 전력소요는 중⋅장기전력 소요결정 절차를 준

용한다.10) 즉, 군사력 건설의 소요결정 과정은 장기소요로 우선 결정하고 중기소요로 결정하는 과

정에서 사업타당성 조사와 선행연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검토와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요군의 요구사항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소요결정 과정과 내용은 모두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자료수집이나 공개할 수 없지만, 연간 합참에서 결정하는 전력소요의 약 절반 정도는 긴급전력이나 

중기 신규전력으로 장기 소요결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과 같이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3축 체계에 대한 

전력소요가 대부분의 중기신규 및 긴급전력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하여 2015년 

전까지는 대응개념이나 군사력 건설 소요를 도출하지 않고 2015년부터 북한의 핵실험이 공개되면

서 급하게 대응개념을 설정하고 전력소요를 제기하다 보니 대부분 중기신규전력이나 긴급전력으

로 소요를 결정하거나 장기 신규전력으로 소요를 결정하고 급하게 다시 중기소요로 전환하는 상황

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군에서 ‘우리가 독자적 정찰위성 능

10)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fense Force Development Instruction Article 29 (Procedures for Requesting and Determining 

Requirements) Paragraph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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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확보하려면 2023년은 가야 한다. 그때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위성을 임차하는 방안도 협

의할 예정’11)이라는 보도가 2016년 10월 18∼19일 주요뉴스로 전 매체에 공개되었다. 위성을 임대

한다는 계획은 1년이 채 안 되어 사라지고 다음 해인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는다. 2017년 

10월 13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12)에서 “지난 4월 24일 방사청은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 4개국

이 모두 (임차를) 거부했다”라며 “(임차가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O 교수에게 작업13)을 요청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급하고 무책임한 임기응변식 소요제기와 결정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

비했지만 질타나 비난으로 종결되었다.

3.1.3 소요에 대한 근거나 기준 모호

Seo, Jang, and Kim (2017)은 “기획관리 조직이 소요를 결정함으로써 국회, 기획재정부 등 외부

에서 소요검증 요구 시 전투발전 소요창출 논리를 적시에 제공하기 곤란하다”라고 주장한 대로 외

부에 대응도 문제지만, 군사력 건설 소요와 사업의 연계성 측면에서 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차기 전술교량사업은 2003년 소요가 결정

된 사업으로 교량 길이를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60m로 설정했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7

년 국내기업이 연구개발하여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진행된 6차례 시험평가에서 요구성능에 

미치지 못하여 2014년 2월 최종적으로 사업실패로 종결되었다. 개발했던 교량은 당시 세계 최고 수

준(55m)에 근접한 53m급 교량인 데 비해 군이 요구한 성능 목표치인 60m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

업은 실패로 귀결됐다(Kim, 2018). 2014년 사업실패로 결정된 후 2015년 군은 요구성능을 낮추어 

다시 소요를 제기하고, 선행연구결과 2019년에 사업을 Block-Ⅰ(44m), Block-Ⅱ(52m)로 단계화하

여 추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14) 전술교량이 필요하고 필요한 

교량의 길이가 60m라는 것이 전투수행개념을 기초로 산출되고 불요불급한 소요였다면, 2003년도

에 요구한 전술교량이 아직 전력화되지 않고 20년 가까이 지나서 훨씬 낮은 성능으로 단계화하여 

다시 소요를 결정하겠는가? 소요결정 시 합동전투발전체계에 명시된 합동작전수행개념에 기초하

거나 전투실험을 거치지 않았고 소요검증, 선행연구 등의 단계에서도 국내외 기술수준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개발 가능성에 판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고 현

11) 이정진(2016.10.18). 軍, ‘北동향 감시’ 정찰위성 임대추진…이스라엘 거론.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 

AKR20161018120500014

12) 홍기삼, 조규희, 문대현 (2017.10.13.). 위성 임대 무산⋅주요사업 지연 ‘질타’…방사청 국감(종합), 뉴스1. https://www. 

news1.kr/articles/?3123310

13) 당시 김중로 의원의 주장은 방위사업청이 이미 각국으로부터 임차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용역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으며 용역을 담당한 항공대 O교수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타국이 운용 중인 군 정찰 

위성을 임차한다는 생각이 가능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음(뉴스1, 2017. 10.13). 

14) 양낙규 (2020.11.23). 차기 전술교량사업 17년 만에 재추진.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2309 

10056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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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소요결정 절차는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1.4 군사력 건설 소요와 사업의 연계 문제 

전투발전조직이 아닌 기획부서에서 소요를 결정하면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군사력 건설 

소요를 획득사업으로 연결하는 문서인 운용요구서(ORD: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가 

소요결정과정에서 작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운용요구서는 소요 무기체계의 임무요구 충족에 필

요한 세부적인 운용능력을 기술한 문서로써 군 요구도 설정 및 시험평가기준으로 활용되는 무기체

계 획득 사업관리상의 핵심문서이다. 순리적으로 보면 소요제기 과정에서 운용능력이 제시되고 제

시된 내용을 소요제기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우리 군은 작성을 꺼리고 있어 현재는 사

업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에서 주로 용역으로 운용요구서를 작성하는 현실이다. 

소요를 제기하면서 합동작전개념이나 전투실험 자료 등을 근거로 하지 않고 기획부서의 실무자 

선에서 소요문서를 작성하게 되어 소요문서는 주요 성능과 소요량, 전력화 시기 위주로 작성하여 

사업관리자에게 넘긴다. 사업관리자가 민간용역을 통해 작성한 운용요구서는 사업관리 과정이나 

시험평가 단계에서 소요기관과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소요문서에 명

시되지 않아 쉽게 동의하지 않아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소요제기 기관에서 운용요구서를 작성할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합참과 각 군에서는 이를 기피하

여 시정되지 않고 있다. 

3.2 절차의 복잡성과 경직성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체계는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견제와 균형에 집중하여 기관별 별도의 

법규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절차가 경직되어 있다. 사업 진행 간 문제가 발생하면 기관 간 협조나 

조정이 매우 어렵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서로 다른 기관에 선행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속된 표현으로 면

피성 또는 폭탄 돌리기 같은 업무행태가 발생하기 쉽다. 

Table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각의 단계에서 책임기관은 앞 단계에서 산출된 결과를 받고 나서 

해당 기관에 부여된 단계를 진행하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소요단계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

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직된 업무수행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런 업무수행은 업무 관련 이해 당사

자 간의 견제와 균형이나 사업관리의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 간 협업이 어려워지고 선행연구, 소요검증, 사업타당성 조사 등 사업관리의 핵심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심을 담당해야 할 정부 공무원들이 행정적 책임이 없는 산하 출연 

기관이나 민간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존함에 따라 사업관리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조직의 효율성

이 저하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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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s Agenci es

① Requirement Proposal HQs of Each Service

② Requirement Decision (Long-Term) Joint Chiefs of Staff

③ Preliminary Research DAPA15) (DTAQ16))

④ Requirement Decision(Mid-Term) Joint Chiefs of Staff

⑤ Acquisition Strategy DAPA

⑥ Requirement Verification MND17) (KIDA18))

⑦ Program Feasibility Study (R&D) MSAF19) (KIDA)

⑧ Budgeting MND, MSAF

⑨ Execute Program (R&D, Purchase) DAPA (ADD, Company)

⑩ Test & Evaluation Joint Chiefs of Staff

⑪ Program Feasibility Study (Mass Productio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IDA)

⑫ Budgeting MND, MSAF

⑬ Deployment DAPA (Each Service)

<Table 1> Acquisition Procedures and Responsible Agencies for Weapon System

복잡하고 경직된 업무수행절차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의 사례는 다수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CH/HH-47 성능개량사업이다. CH/HH-47 성능개량사업 추진경과를 연도별-기관별로 도식하면 

Table 2와 같다.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최초소요는 각 군의 소요제기를 검토하여 합참에서 결정하

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게 되었고 선행연구는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수준 조사분

석 지원을 받아 시행하며 사업타당성 조사20)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반영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으

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최초 소요결정은 사용 중인 헬기의 수명이 도래함에 따라 각 군에서 제기하고 합참에서 성능개

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요를 결정하면서 성능개량을 했을 때 요구성능과 성능개량 시기(2018∼

2026)21)를 결정하게 된다. 최초 결정된 소요량(A)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는 국외구매로 결정

되었으나, 14대를 추가 도입함에 따라 소요량을 수정하고 다시 실시한 2차 선행연구결과는 국내연

15) 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방위사업청)

16) DTAQ: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국방기술품질원)

17) M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방부)

18) KIDA: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한국국방연구원)

19) MSA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기획재정부)

20) 사업타당성 조사는 타 부처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방위사업법이나 국방획득관리훈령에 따른 

절차는 아니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을 위해 시행하는 절차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21) 방위사업청 보도자료(20. 12. 15). 제13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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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로 결정되어 사업예산 반영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도입한 14대는 

성능개량이 제한되어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합참에서 다시 소요를 수정하여 최초 

결정했던 소요량(A)으로 다시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생산업체에서 단종된 

CH/HH-47D 모델을 성능개량 하는 것보다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CH/HH-47F 모델의 동체

를 사용하며, 기존 헬기를 분해 수리한 후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골라내어 새 동체에 결합하는 리-

뉴(Re-New) 방식의 성능개량안(案)을 권고하고 일부(B)는 새 헬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권유하였

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성능개량 소요(A-B)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 일정, 성능,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3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CH/HH-47D 성능개량사업을 중단하는 것

으로 심의⋅의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소요가 결정된 후 14년간 사업에 착수하지도 못하

고 소요결정에서 사업개시 전에 필요한 소요검증-선행연구-사업타당성 조사 절차만 2∼3회 반복

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중단되었다. 

<Table 2> CH/HH-47 Improvement Project Progress22)

Year Deci de/Revise Requirement Preliminary Research (Result) Feasi bi l i t y Study (Resul t)

2007 ① Decide Requirement (A*)

2012 ② 1st (Foreign Purchase)

2014 ③ Revise Requirement (A+14)

2015 ④ 2nd (Domestic R&D)

2016 ⑤ 1st (Exclude added 14 units)

2017 ⑥ Revise Requirement (A)

2018 ⑦ 3rd (Domestic R&D)
⑧ 2nd (Change the process for 

weapon system acquisition***)

2019 ⑨ Revise Requirement (A-B**)

2020 ⑩ 4th (Terminate Project) 

 * A: For initial decision of requirements of the Army and Air Force, the total number of current units deployed 

in the them.
 ** B: The number of new helicopters purchase, rather than performing improvement of them from firstly required 

number of CH/HH-47. 

 *** Change the process for weapons system acquisi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or Purchas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2nd feasibility study of weapon acquisition, it is recommended a renewal approach to 

performance improvement that some units (B) will be purchased in new models and others will be improved 

that they are replaced the old fuselage with the new CH-47F fuselage and then repaired the available parts 

and combined them with the new after breaking down the existing helicopter.

추가도입 없이 바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거나 2014년에 사업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어 정상적

으로 추진하였다면 2015년에 사업이 착수되어 2018년부터 배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추가도입으로 

22) 김대영의 무기 인사이드, 軍, 치누크 헬기 성능개량사업 17대로 확정(Nownews 2020. 1. 23) 등 인터넷 검색자료 연구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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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소요량이 변했거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수용한 소요 수정에도 다시 합동참모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 최소 몇 개월을 지체하고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

로 바로 소요를 수정하면 끝나는데 소요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각 군 본부 정책회의를 거쳐 합참에서 

합동전략실무회의와 합동전략회의를 거쳐 합동참모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 위해 매번 약 1년

씩을 보내게 된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CH-47 헬기는 생산된 지 최소 21년에서 최대 5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23) 수리 부속마저 단종돼 가동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CH/HH-47D 헬기를 운용하는 전 세계 18개국 중, 성능개량이나 신규 도입 없이 운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미군의 경우 모두 성능개량을 통하여 신형으로 개조되어 우리와 같은 기종은 부품

조달도 더는 되지 않는다. 최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부터 성능 개량된 헬기가 배치되고 있어야 하는

데 지금부터 헬기를 일부 수량은 구매절차를 시작하고 나머지 대수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시 전투준비태세와 ‘Fight Tonight’을 외치는 우리 군에서 언제까지일지

도 모르게 몇 년간 수송 헬기 가동률이 50% 이하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선행연구 책임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사업타당성 조사를 담당했던 한국국방연구원의 업무수행을 

살펴보면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를 4회 실시했고 한국국방연구원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2회 실시

하였다. 선행연구는 방위사업청(사업관리팀)이 국방기술품질원의 지원을 받아 해당 무기체계에 대

한 연구개발의 가능성, 소요 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비용 대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방법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절차이다. 사업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총괄하며 소요분석, 사업

계획 분석, 예산의 적절성 분석, 총 수명주기 비용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재

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상기한 두 가지 조사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 보

이지만 해당 조사 모두 사업추진방법과 이에 따른 비용과 전력화 시기 등을 판단하는 조사로 많은 

부분이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2차 선행연구결과(④) 이후의 사업타당성 조사(⑤)에서는 추가로 도

입된 미군이 사용하던 헬기 14대는 성능개량이 제한되어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고 소요를 

조정(A)하여 다시 수행한 선행연구결과(⑦)를 가지고 사업타당성 조사(⑧)를 실시한 결과 일부(B)

는 새 헬기를 구매하고 수정된 성능개량 소요(A-B)로 다시 소요를 수정하게 된다. 심지어 

CH/HH-47D 기종이 단종된다는 사실도 판단하지 못하고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사업타당성 조사에

서 CH/HH-47D의 단종에 따라 CH/HH-47F형으로 성능개량으로 권유받고 성능개량 소요(A-B)를 

대상으로 선행연구(⑩)를 실시한 결과 일정, 성능,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H/HH-47D 성

능개량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2회의 사업타당성 조사는 방위사업청의 선행연구의 부족했던 점을 

식별해낸 점은 인정되지만 역시 아쉬운 점이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사업타당성 조사 이전에

23) 김관용 (2020.10.20.). [2020국감] 50년된 시누크 헬기, 결국 성능개량 않기로.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 

news/read?newsId=0324720662593488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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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는 도식하지 않은 부분임) 합참에서 소요를 결정하거나 수정하게 되면 소요검증 과정을 

거친다. 소요검증 과정에서도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식별한 문제들을 찾아낼 기회가 있었고, 1차 사

업타당성 조사(⑤)에서는 단순히 미군이 사용하던 헬기 14대는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소요를 

조정(A)하여 실시한 2차 사업타당성 조사(⑧) 결과는 사업방식을 변경하도록 권고하였다. 2년 사

이에 같은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결과는 너무도 상이하다. 물론 그사이에 CH/HH-47D 단

종이라는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미군이 단종을 결정하고 통보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내의 소요검증부서와 사업타당성 조사 업무

부서 간 정보가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Table 2와 같이 소요결정 또는 수정,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조사 등 매 단계를 거치는데 대략 1년

이 소요된다. 합참에서 소요를 결정할 때는 이런 절차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을 가정하여 

전력화 시기를 판단하는데 단계별로 1년씩 지연되어도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고 서로 다른 기관에

서 별도의 법규에 의거 시행하다 보니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된다는 업무수행관행

이 뿌리를 내렸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 정부조직이고 국방연구원은 국방부 산하 연

구기관임에도 노력을 통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의 복잡성과 

경직성을 정확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3 의사결정 회피 및 지연

무기체계획득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 기관이 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

계별로 상이한 조직에서 수행하는 분절된 체계이다. 각각의 단계가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사업추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순기24)를 경과한 경우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소요결정으로부터 사업개시까지 통상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앞서 예를 들은 CH/HH-47 성능개량사업처럼 계속 지연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무기체계 획득 사업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절차대로 원

만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관련 기관들은 순서대로 각 기관에 해당하는 업무만 처리하면 된다. 그

러나 존재하지 않는 무기체계의 운용개념을 정립하여 요구성능을 결정하고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을 판단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관련 기관들이 의견을 모

아 적시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필요시 사업계획을 조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누가 주도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요결정 과정에서는 합참에서 통합개념팀(ICT: Integrated 

24) 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전년 9월 정기국회 개시 전에 

정부안을 국회로 보내게 되고, 이를 위해서 국방부 요구안은 6월 말까지 확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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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Team)을 구성하고,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팀을 중심으로 통합사업관

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을 구성하도록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통합개념팀(ICT)은 합동

개념 구현과 과학적⋅계량적 분석에 의한 소요창출을 위해 군사전략, 작전운용, 군 구조, 교리, 무

기체계, 과학기술 분야, 시험평가 분야 등 관련 인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국방부⋅합

참⋅소요군의 소요기획 및 시험평가 관련 업무 담당자와 방사청⋅국과연⋅방산기술센터(필요 시)⋅

기품원⋅소요군의 기술전문가 및 종합군수지원 담당자, 사업관리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25) 통합사업관리팀(IPT)도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단계에서부터 사업종결 시까지의 사업관

리단계에서 중기계획 및 예산 요구, 사업내용과 예산사용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

반 업무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을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

다. 규정은 되어 있지만, 통합개념팀이나 통합사업관리팀에 편성된 외부 구성원들은 부가적인 업무

로 회의에 참석하여 간단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인데 이들에게 분명하게 임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관의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시험평가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누구도 의사결정을 주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평가항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개발기관과 사용자의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발생한다. 평가결과가 요망수준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으나 

평가결과 요망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연구개발사업을 어떻게 종결할지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

다. 시험평가에서 부적합 판정 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규정26)되어있다. ‘방사청은 운용시험평가

결과가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사업의 중단 또는 계속 추진 여

부를 보고하되, 필요 시 심의⋅조정을 할 수 있다. 일부 시험평가 항목을 미충족하였으나, 군 필요성

에 의해 획득이 추천되는 경우 관련 선행조치 후 재판정하거나 부분 재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요구했던 성능에 부족한 장비라도 필요한 경우 획득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획득이 추천된 경우 

일단 성능이 부족한 장비를 사용하면서 성능개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성능에 미달하

여 연구개발에 실패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부실하게 평가했다’라는 지적과 ‘개발업체 봐주기’ 의혹

을 받을 수 있어 군은 사업실패로 종결하고 새롭게 소요를 결정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시작하

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연구개발 사업 중 ‘획득추천’ 사례는 찾

기 어렵다. 전술교량의 사례와 같이 목표했던 성능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불요불급한 장비였다면 

연구개발하여 완성된 장비를 ‘연구개발 실패’로 사업을 종결하고 그보다 낮은 성능으로 다시 소요

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지 의심스럽다. 

시험평가 이후 일부 성능이 미달한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계속 추진 여부를 두고 의사결정이 

25)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fense Force Development Instruction Article 31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Concept Team)

26)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fense Force Development Instruction Article 83-6 (Performing Operation Test &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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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경우에도 전 항목 재시험, 부분 재시험을 결

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30mm 대공포 비호 사업도 생산 당시 

장갑 두께와 속력 등이 군 요구 성능(ROC)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단되어 23년이 지나서 전

력화할 수 있었고 TICN 사업도 무전기 성능이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

었고 K-2 전차 파워팩도 성능미달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였다. 여기서 생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적기에 전력화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안보 공백인데 이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의 문제를 ① 소요결정과정의 문제, ② 절차의 복잡성과 

경직성, ③ 의사결정 회피 및 지연)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군사력 건설 시스템은 

견제와 균형, 비리 예방을 위한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합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사

결정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선이 요구된다. 즉, 군사력 건설 시스템의 조직과 임무수행체계를 정

비하고 그에 맞게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우선 군사력 건설의 시초가 되는 소요결정 과정의 문제는 합동전투발전체계를 제대로 적용하고 

합동성 차원에서 합참이 주도하고 각 군 본부가 지원하는 관계로 임무와 기능을 조정하고 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합동작전개념에 근거하여 합동작전요구능력서와 소요제기지침서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소요를 제기하도록 하고 범위를 초과하는 소요제기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요검증과 동시에 합참(전투발전부)에서 합동성에 기초하여 필요성을 재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

록 하여야 한다. 특히, 소요결정 절차를 수정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합참의 전투발전부를 대폭 증

편하고 전투발전 조직에 대한 업무 통제체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군정과 군령이 분리된 상태에서 

합참은 각 군의 전투부대에 대하여 작전지휘가 가능하지만, 비전투부대인 각 군의 교육사나 각 군 

전투발전조직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 그러다 보니 각 군 차원의 교리발전이나 전력소요에 대한 전

투실험 등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히려 합동차원에서는 조직이 열악하고 시행은 어려운 현

실이다. 합동전투발전체계에서 제시하는 전투실험은 실제로 수행할 수 없는 문서상의 절차에 불과

하다. 용병과 양병 또는 군정과 군령으로 구분하여 상부지휘구조를 분리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군

사력 건설은 용병과 양병이 연계된 기능이며 군정과 군령의 공통부분으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을 중심으로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규 측면에서 소요결정부터 사업착수까지도 5년 이상이 소요되는 현행 획

득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인해 시시각각 바뀌는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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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업관리 절차상 분절되고 경직된 부분을 해소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처럼 각각의 단계에서 책임기관들은 앞 단계에서 산출된 

결과를 받고 나서 해당 기관에 부여된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 중에 문제가 발

생하면 다시 소요단계로 돌아가 처음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직된 업무수행방식이 지속되고 있

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 보장과 책임 준수에 관한 법규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구

조를 갖추었으나 긴박한 안보환경 변화와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군사력 건설에 반영하기 위

해서는 개선할 점이 다수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합참이 합동작전개념에 기초하여 군사력 

건설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평시 현행작전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이 합동전력을 

투사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 작전사 이하에서 조치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합참은 중장기 군사력 건설, 군사전략 등 최고 군사기구로서 중심적 역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

며, 안보⋅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응능력을 건설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과 임무수행체계, 법규 등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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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군 군사력 건설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

강천수*
27)⋅김주찬**

우리 군은 1970년대에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세우고 시작된 율곡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군사력 건설 시스

템에 관한 관심을 갖고 발전을 추진하여 왔다. 현재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은 합동전투발전체계에서 

소요를 결정하고 소요가 결정되면 국방기획관리체계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국방획득체계에서 획득사업을 관

리하는 표면적으로는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군사력 건설의 소요결정과정에서 각 군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검증이 제한되는 

문제, 소요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모호하거나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는 문제, 안보환경의 변화

나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군사력 건설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많은 문제가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작전개념에 기초하여 군사력 건설을 주도해야 하지만, 현재는 현행작전에만 

몰입하여 중장기 군사력 건설, 군사전략 등 최고 군사기구로서 중심적 역할은 소홀하게 수행하여 발생하는 문

제이다. 이에 따라, 합참이 안보⋅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응능력을 건설하

는 국방조직의 핵심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조직과 임무수행체계, 법규를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 군사력 개발, 합동 전투 발전체계, 방위계획 및 운용체계, 국방 획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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